
1. 서론

2010년도에사회보험분야는정중동의한해

를 보냈던 것 같다. 서구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미래에 다가올 예기

치않은위험에사전적으로대비했었다. 우리나

라도소득중단의위험에대비하기위해연금보

험과고용보험이, 의료위험에대비하기위해건

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으

로도입·운영중이다. 1963년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제정되어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사

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에대한업무상의재해

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시작

되었다. 1977년 5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출범하였고, 1988년에는 국민연금

이, 1995년에는 고용보험이 시작되었다. 2008

년7월에는장기요양보험도출범함으로써모든

사회보험이외견상제도적완비를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각 보험별로 제도 개편 또는 개선과

정을거치면서비약적으로발전하였다. 

짧은시간내에제도적도입은이루어졌으나

보험으로서역할을충실히하기위해서는각보

험마다 내실화가 필요하다. 노후소득보장을 위

한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이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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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그 만큼 과제도 안

고 있다. 따라서 2011년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

도적인 개편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 재구조화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은“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주창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 것이고, 2011년에 종료되는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관련 건강보험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 될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말 누적적립금 2,000억 원(2일 급여비)에 불과할 것

으로 추정되어 재정안정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1차 의료활성화, 약제비 절감, 의료기기의 효율적 사용, 의료자원의 적정 공

급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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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확대, 가입자납부편의개선등의노력

에도불구하고소득파악의한계, 보험료의경제

적부담, 제도의이해부족등때문에납부예외

자비율이 27~28%1) 수준에이르고있다. 또한

제도도입역사가일천하여보험료를납부할기

회가없었던노년층을위해최근기초노령연금

이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국민연금과의 관계설

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보험재정의 지

속가능성 등 향후 제도의 발전적 지향을 위한

과제가즐비하다. 의료위험을담보하기위한건

강보험도세계에유래가없을정도로짧은시간

동안전국민의료보장시대를열었으나보험급

여비가매년급증하여제도의지속가능성에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

요양보험도여러현안이존재하고있지만본고

에서는 소득과 의료위험을 대표적으로 담보하

고있는국민연금과건강보험에초점을맞추어

2011년변화와전망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2. 국민연금의 변화와 전망

2011년도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해

소문제및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재구조

화문제가주요이슈로부각될것으로예측된다.

1999년도시지역자영자에대한제도확대적

용으로국민연금가입자수가증가하고있으나,

다수의납부예외자로인해아직도상당한규모

의 잠재적인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자영자비중이높은우리나라의현실에서소득

파악 인프라 미흡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가입

자868만명중보험료납부예외자2)가약505만

명(5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장기체납자가

141만명(16.2%)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

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이원천적으로배제되고있는다수의적용제외

자도연금사각지대에노출되어있다. 이들다수

의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를그대로방치할경

우, 이들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하여

노후에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 근로

기간동안의소득양극화가노후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이다. 

잠재적인 연금사각지대 규모를 축소하기 위

이 달의 초점 _ 33

2011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4)

1) 사업장 가입자와자영업자포함
2) 「국민연금법」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휴직중인경우
2. 「병역법」제3조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
3. 「초·중등교육법」제2조나「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4.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교정시설에수용중인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따른보호감호시설이나「치료감호법」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경우. 이 경우행방불명의인정기준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재해·사고등으로소득이감소되거나그밖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제1항에 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은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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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0년에는 임의 가입(전업주부 등이 주된

대상임)을위한소득기준액을하향조정함으로

써, 적용제외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자발적으

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0년 9

월부터는 대학교 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근로)를지역가입자에서사업장가입자

로전환하여사업주가보험료의50%를부담하

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다수의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는아

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1년에는국민연금사각지대를해소

하기위해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자한다. 첫

째,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

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등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사업장가입자와거의유사한형태

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

가있다. 둘째, 시간제근로자인정기준을완화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의 가

입인정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이들이 연금수급

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고용관계 근

로자를사업장가입자로전환하는과제와시간

제 근로자 인정기준 완화 문제는 제도 개선으

로해결할수있기때문에2011년도내에시행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가

입자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에게국민연금보험료의50%를지원하여저소

득 지역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1년 예산으

로 18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편성과정에서 전

액 삭감되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다

음과같은근거를들고있다. 첫째, 저소득지역

가입자의상당수에게실질적인부담완화를하

여 줌으로써 보험료 납부를 용이하게 하고, 둘

째, 저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

급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근로유

인을 고취하며, 셋째, 장기적으로 미래의 공공

부조 수요를 경감하도록 하여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대하는입장에서는첫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공적부조적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지원 보험료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가재

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셋째, 저소득자를 선

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

라공정하게대상자를선정하기도어려워수급

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위와같은찬반논의를종합하면저소득지역가

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여부는 제

도의노후빈곤예방효과, 향후재정소요, 사회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제도의

노후빈곤예방효과는명확하다. 약160여만명

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위해약4조원이상

의생계비가지원되고있는것을감안하면370

억 원의 예산으로 약 13.3만 명을 연금 사각지

대로부터 구원하여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

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정책 효과는 분명하다

하겠다. 향후 재정소요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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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으로 차상위

계층의 규모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보험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건강보험에서도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보장 차원에서 일반회계

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사회보장

연금제도(OASDI)는 1951년 연금 적용범위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의 보험료율

을 근로자 보험료율의 75%로 적용하였고,

1983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

소득자영업자의보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하

여보험료일정액을세액공제형태로국고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다(1984~1989년). 제도 도입

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연금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선별하거나 보험료 지원기간을 단축하

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초기에는 파일럿 테스트 형식으로 지

원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파

급효과를 점검한 뒤, 점차 지원 대상자를 확대

하는방향으로제도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

원 문제는 예산 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2011년에당장시행하기는어려우나잠재적인

빈곤층을감소시킨다는원칙하에 2012년도예

산에반영되기를기대한다.

2011년도주요과제로국민연금과기초노령

연금의재구조화논의도지속될것이다. 국민연

금은1988년도입되어2008년부터본격적으로

수급자가 탄생하였다. 그 동안 제도 도입의 일

천함때문에보험료를납부할기회를갖지못했

던노령층이광범위하게사각지대에놓이게되

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에 도입되었다. 65세 이상 중 소득 기준 하

위60%에게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A값)

의 5%를 지급(2008년 기준 약 84천원)하는 것

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2009년 기준 약 365만 명이 수급자가 되었다.

2010년에는375만명까지확대되었다. 위와같

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공적소득보장률을

2007년 35.2%에서 2009년 85.9%까지 확대하

였다. 지급대상을 80%까지확대하고지급액도

현행가입자평균월소득액 5%에서 10%로확

대하는 안이 의원법안으로 발의되어있기도 하

다. 2011년도 예산3)(2.8조 원)에 의하면 수급자

가 2010년에 비해 약 12만명 확대되어 총 387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한 기초노령연금이 연

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첫째, 급여의 충분성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

하다. 가입자평균소득의5%4)로묶여있는급여

액이노령층의노후소득보장역할을할수있는

가 여부이다. 둘째, 소득기준 하위 70%로 설정

된 대상자 기준의 적정성 문제이다. 급여액의

충분성을떠나하위70%까지국가차원에서급

여를제공하는것이사각지대를근본적으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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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기초노령연금의예산은 2.7조 원 이었음.
4) 2007년 제도도입당시 2028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내용이이미법에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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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방편이될수있는지, 아니면너무과도

하게기준이넓어필요이상의대상에게국가의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여 없이 수급하는 기

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재정적

으로지속가능하며보충적역할을할수있는지

여부이다. 이모든문제가기초노령연금의성격

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한시적 성

격의 공공부조형 제도인지 아니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의전단계인지성격이명확하지않은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제

도 도입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중심으

로기초노령연금수급포기등선택적행위가발

생하는것도이와같은문제점에서출발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재정립하고자“국민

연금개혁위원회”에서 1년여 동안 논의하였으

나전문가들사이에서도재구조화방향에대한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인

기초연금화방안을주장하는측은연금사각지

대해소에초점을두고있다. 지금당장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를완비하자는주장이다. 반면선별적공공부조

화 방안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불과 8년 후면

65이상노령인구가14%를넘게되고2026년에

는20%를초과하여초고령사회에진입하게되

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생활이 어

려운 노인층을 선별·지원하여 노후빈곤문제

를해결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다. 기초노령연

금이복지에기여하는측면보다는재정에장기

적으로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을지급함으로써정작사회의도움이절실

한 극빈 노인층이 외면 받고 있다는 주장도 덧

붙여진다. 양측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아

직도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확실하게 결정하

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논의결과를바탕으로국회차원에

서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통합또는재구

조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

령연금 지급액은 10년 뒤 16조원, 20년 뒤엔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국

내총생산(GDP)의 0.4%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고령화와 지급액 증가로 인해 2050년

에는 GDP의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고있다.5) 장기적인관점에서제도의지속가능

성확보, 국민연금가입자와의형평성제고, 사

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후세

의부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초노령연

금의 재구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중장기 재

정 건전성과도 연계하여 깊은 성찰을 할 필요

가있다.

3. 건강보험의 변화와 전망

건강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1989년 전 국민으로 확

대되었고 2000년에 단일보험으로 통합되었다.

거의10년단위로큰획을긋고있다. 2011년도

건강보험은또다른차원의전기를맞을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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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명외(2008). 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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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첫째, 2010년에 시작되었던 건

강보험 하나로 운동6)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화되면서보장성강화압력이높아질것이

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

험법 제 92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

액의100분의14에상당하는금액을2011

년까지한시적으로국고에서공단에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65% 범위내에서건강보험보

험료 예상수입의 6%까지 지원하도록 되

어있다. 정부 지원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

에건강보험가입자에대한지원을계속하

여 나갈 것인지, 지원을 계속한다면 현행

방식을유지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

한 상황이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

호가 켜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한다.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차원에서논의가본격화될것이다. 세가

지 주요 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OECD 자료에의하면진료비대비본인

부담 비율은 우리나라가 2008년 기준 약

35.7%에이르러OECD 30개국중멕시코

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약18.3%에비하면우리나라

의료비본인부담은과도하게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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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 1인당 11,000원을 더부담하면입원보장율을 90%까지올릴수있다는주장임. 

표 1. OECD 국가의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율
(단위: %)

국가

Mexico

Korea

Greece

Switzerland

Slovak Republic

Hungary

Poland

Portugal

Spain

Italy

Turkey

Finland

OECD 평균

Belgium

Australia

Iceland

Sweden

Austria

Japan

New Zealand

Norway

Canada

Denmark

Czech Republic

Germany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lreland

France

Luxembourg

Netherlands

1990년

58.3

58.2

n.a.

35.7

n.a.

10.9

8.3

n.a.

18.7

17.1

31.4

15.5

19.1

n.a.

16.1

13.4

n.a.

n.a.

n.a.

14.5

14.6

14.4

16

2.6

11.1

19.4

10.6

15.7

11.4

5.5

n.a.

50.9

45.9

n.a.

33

10.6

26.3

30

22.2

23.6

24.5

27.6

22.3

19.7

n.a.

19.8

18.9

15.9

15.3

16.9

15.4

16.7

15.9

16

9.7

11.2

14.5

13.4

10.9

7.1

7

9

51.1

35.7

34.5

30.6

26.2

24.9

24.3

22.9

21.1

20.2

19.9

18.9

18.3

18.3

18

16

15.9

15.4

15.1

15.1

15.1

14.9

13.8

13.2

13.1

12.2

11.4

9.9

6.8

6.5

5.5

2000년 2007년

Note: “n.a.”means not available
Source: OECD HEALTH DAT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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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게낮게형성되고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정부는 2009년부터

5개년계획에의거(아래표참조)하여2013년까

지년차적으로보장성확대계획을세워놓고있

기도 하다. 2010년까지는 계획대로 보장성이

확대되어왔고 2011년에는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보

장성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향후에도 노인틀

니, 초음파등국민의부담이많은분야를보장

하고자계획하고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2004년이후점진적으로확대되어오던

건강보험보장성이2008년에후퇴한것으로되

어있다. 신기술, 신약등비급여의확대에기인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보장

성확대를위해“건강보험하나로운동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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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장성 확대 계획

보장성 확대 내용 소요재정(억)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ㅇ본인부담상한액소득수준별차등적용(200∼400만원)

ㅇ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부담경감(20→10%)

ㅇ암환자본인부담경감(10→5%)

ㅇ치아홈메우기보험적용

ㅇ한방물리요법보험적용

ㅇMRI 보험급여확대(척추, 관절)

ㅇ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소모품보험적용

ㅇ심장질환·뇌혈관질환본인부담경감(10→5%)

ㅇ중증화상본인부담률경감(20, 30∼50%→5%)

ㅇ결핵환자본인부담률경감(20, 30∼50%→10%)

ㅇ항암제보험급여

ㅇ희귀난치치료제보험적용

ㅇ치료재료급여전환(1단계)

ㅇ출산진료비지원확대(20→30만원)

ㅇ출산진료비지원확대(30→40만원)

ㅇ골다공증치료제급여확대

ㅇ당뇨치료제급여확대및소아당뇨관리소모품지원

ㅇ치료재료급여전환(2단계)

ㅇ노인틀니보험적용(75세이상)

ㅇ출산진료비지원확대(40→50만원)

ㅇ초음파검사보험적용

ㅇ치석제거보험적용

ㅇ골관절염치료제보험적용

ㅇ소아선천성질환보험적용

1,800

1,400

1,300

1,300

300

900

400

300

80

200

2,200

830

1,000

600

600

1,470

510

1,000

4,460

600

6,600

2,300

4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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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인당 11,000원을 더 부담하여 입원에 대

한보장성을90%까지확대해야된다는주장을

하고있다. 11,000원으로90%의보장률을달성

할수있는지여부와는별개로지금보다건강보

험보장성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에많은사람

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보장

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확보 여부이다. 재정

상황과상관없이2011년에는보장성확대에대

한논의가촉발될것으로예상된다. 

2011년에종료되는건강보험법제92조국고

지원관련내용도논의의초점이될것이다. 현

재 보험료 수입의 20%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14%의일반회계+ 6%의담배부담금)을더늘

려야한다는주장과보험은보험료에의해충당

되어져야한다는주장이대립되어있다. 우리나

라의국고지원규모는사회보험을운영하는외

국의경우와비교해서거의비슷한수준으로추

정된다. 국고지원관련부분을보험료로충당하

려면현행보험료를일괄적으로약17%정도인

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시법이

종료되더라도 국고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그 규모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인지

는 불분명하다. 당위성 차원에서 보장성 확대

등을고려할때현재보다증가해야한다고주장

하는 학자들이 다수 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급여비의50%를국고로충당할것을제안한다.

2010년 기준 보험료 수입의 20%와 65세 이상

노인인구급여비의50%가거의비슷하고중장

기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여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2011년도에 건강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재

정안정화일것이다. 2001년약 13조규모였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0년에 약 34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불과 9년 만에 2.56배 증가하였

다.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

접부담인보험료도2001년8.9조원에서2010

년에 28.1조 원으로 9년 동안 약 3.19배 증가

하였다.

2010년에는약1조3천7백억원의당기적자

를기록하여연도말누적적립금은불과88백억

원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약 9일분의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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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구 분

전체

(변화율)

입원

(변화율)

외래

(변화율)

2004년

61.3

-

54.9

-

56.9

-

62.8

2.45 

57.5

4.74 

58.4

2.64 

64.3

2.39

64.1

11.48 

59.8

2.40

64.6

0.47

66.5

3.74 

58.7

-1.84

62.2

-3.72

61.7

-7.22

57.8

-1.53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 건강보험공단(2009).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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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2011년도에는 훨씬 더 재정압박

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내년도 전망

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2010년 대비 5.9%를 인

상하여도건강보험지출이38조원을초과하여

년도말적립금은약2천억원에불과할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환경은 낙관

적이지 않다. 세계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고령화는건강보험진료비를급속도로증

가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에

대한관심이증대되어일반국민도예전에비해

의료기관을 더 자주 찾게 된다. 신 의료기술이

나날이발전하고, 사회가발전함에따라질환의

종류도 다각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모든 환

경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환경을감안하여2020년건강보험재정

을추계하면다음과같다. 지금보다약10년후

인2020년에건강보험급여비는약2.68배증가

하여 80.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7) 문

제는 이러한 재정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

을것인가에있다.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에대

해전면적인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2011년도에는 이와 같은 재정 위험 해소를

위해 제반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제도는행위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

이다. 공급된모든진료행위에대해행위당단

가를 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급여비 급증의 주

요요인중하나로진료비지불제도가꼽히고있

다. 진료비 증가가 예측가능할 수 있는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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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수수 입입

보험료수입

기타수입

지지 출출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당당기기수수지지

누누적적적적립립금금

국고

지원

일반회계

증진기금

2001년

111166,,442233

88,516

26,250

-

1,657

114400,,551111

132,447

7,101

963

△△2244,,008888

△△1188,,110099

113388,,990033

106,466

25,747

4,392

2,298

114466,,551100

138,993

6,568

949

△△77,,660077

△△2255,,771166

116688,,223311

131,807

27,792

6,446

2,186

115577,,443377

149,522

7,085

830

1100,,779944

△△1144,,992222

118855,,772222

148,745

28,567

6,263

2,147

117700,,004433

161,311

7,901

831

1155,,667799

775577

220033,,332255

163,864

27,695

9,253

2,513

119911,,553377

182,622

8,535

380

1111,,778888

1122,,554455

222233,,887766

182,567

28,698

9,664

2,947

222244,,662233

214,893

8,966

764

△△774477

1111,,779988

225522,,669977

212,530

27,042

9,676

3,449

225555,,554444

245,614

9,734

610

△△22,,884477

88,,995511

228899,,007799

244,384

30,540

10,239

3,916

227755,,441122

264,948

9,841

623

1133,,666677

2222,,661188

331111,,881177

259,352

37,838

10,262

4,365

331111,,884499

301,461

9,724

664

△△3322

2222,,558866

333355,,226655

281,489

39,123

10,630

4,023

334488,,998899

338,135

10,167

687

△△1133,,772244

88,,886622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 :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2001~2009). 2010년은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치

7) 신영석 외(2010). 건강보험재정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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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논의가본격화할것이다.

최근의료이용관련또하나주목할만한문

제점은 외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KTX가 계통

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의 환자들이 점점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특히 3차 종합전문병원으로

몰리고있다. 인력, 장비, 시설등이월등한3차

종합전문병원들이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것

이라는 기대를 갖고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들이 점점 더 고급 병원에 몰리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 단위당 한계비용이 한계

효용보다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의

료서비스는 단위당 한계비용과 한계효용만으

로비교할수없는부분이 있어서집중화 현상

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건

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이 강구될 것

으로예측된다.

그외에도약제비절감, 의료기기사용의효

율화등재정관련전반적인대책에대해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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